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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, 

이제 국회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

조명희 의원(국민의힘 비례대표)이 지난 18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

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결국 잠정 보류로 입장을 

변경했다.

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. 최광훈 대한약사

회장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선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

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송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.

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

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

수 없다.

약업계는 약 배송에 반대할 수 있다. 그러나 약 배송 찬성 여론과 목소리도 

분명히 존재한다.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을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는 

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다.

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‘반쪽 비대면진료’의 

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. 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

강조한 바 있다.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

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.

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



은 무책임한 처사다.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

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.

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의미 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

있다. 약업계는 법안 발의를 전면 봉쇄할 것이 아니라, 국민의 지지를 얻을 

수 있는 주장과 논거로 들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.

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약 배송 문제를 포함, 비대면진료 

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. 절대 다수 의료 소비자가 진정 

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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